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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낮은 청년의 삶 만족도, 

일자리 및 정신･마음건강 문제의 지속 등 청년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미진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역시 청년

정책 고도화 등 시 차원의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청년의 정책 체감성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행･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체감성과 창출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본 연구

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 문제로 파악한다. 다양한 기능별 정책 영역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에 의하여 기

획･집행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기능 간, 그리고 계층 간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에 취약하며, 따라서 분

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연계･협력의 기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과의 정합성’, ‘정책 간 수평적 연

계성’,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을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하는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울

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정책 환경과의 부합성, 내부 기능 간 

연계, 계층 간 전략 연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구조 및 프로세스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정책, 난제, 대상정책, 정책 전달체계, 네트워크 관리

Ⅰ. 서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청년이 경험하고 느끼는 어려움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생활, 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정

** 이 연구는 2025년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2025 청년이슈 연구 용역(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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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일찍이 2012년부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도, 행정체계, 집행체계 등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변금선 외, 2023),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서울특별시, 2025a). 그 결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특허･저작권이 인정받은 바 있다(서울특별시, 2023.6.21.; 아시아투

데이, 2025.6.20.). 또한, 전달체계의 일선 서비스 기관인 서울청년센터의 평균 이용자 수가 개소 

이래 약 15.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측면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시행한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 조사에 의

하면, 청년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

며,1) 서울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 일자리 지표, 자살예방상담 건수 등 정신･마음건강 관련 지

표 역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청년 1인당 부채액, 비경제활

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늘어나는 등 청년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파악

된다(국가데이터처, 2025.9.10.; 정세정 외, 2025). 2025년 서울시를 기준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

해 53개 사업에 약 7,954억 6,100만 원 규모의 행･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 

성과와 효과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청년정책의 체감성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청년문제의 난제(wicked problem)적 성격과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이 지닌 대상정책

(target policy)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에서는 다양한 기능별 정책이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기능 

간, 계층 간 분절화(fragm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중첩･중복･사각지대로 

인한 낭비, 비효율, 낮은 효과성 및 대응성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조

정과 협력, 연계를 위한 구조나 프로세스 등의 기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집행 일

선에서 수혜자에 대한 전달 과정에 관심을 두었을 뿐, 총체적 관점에서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조정･연계에 대한 고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집행 중심의 전달체계의 개념을 넘어 정책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전달체계의 관점에

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문제를 진단･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 체감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1) 2024년 청년수당 1차 참여자(응답자: 27,4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최소 0, 최대 10점) 중 중

위값(5점)보다 낮은 평균 4.97점으로 제시되었으며, 25개 자치구 과반(13개)이 중위값 이하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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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청년정책의 특성: 난제와 대상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

정책관리(policy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정책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

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해 나갈 필요

가 있다. Lowi(1972)는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이 달라진다고 보았으

며, 이는 다시 말해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정책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행태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Rittle, & Weber(1973)는 ‘길들여진 문제(tame problem)’와 ‘난제

(wicked problem)’를 구분하여, 난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객관적 정의가 

어렵고, 문제와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올바른 혹은 최적의 해결책이 존재하

지 않아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Heifetz(1992) 역시 문제의 상황을 문제 정의의 명확성

과 해결책과 실행 과정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업무의 본질과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다루는 청년문제와 청년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이 어떠한 특성, 성격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청년정책 체감성과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난제로서의 청년문제

난제(wicked problem)란 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②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하

여 객관적인 정의가 어려우며, ③ 이로 인해 무엇이 옳은 해답인지, 혹은 최적의 답안인지 알지 못

하여, ④ 그 결과 객관적 의미에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의미한다(Rittle, & Weber, 

1973). Head(2008)는 난제적 특성으로 복잡성(Complexity: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하위체계, 상호

의존성의 복잡성), 불확실성(Uncertainty: 행태 등의 변화, 결과, 위험의 불확실성), 가치 발산

(Value Divergence: 전략적 의도, 가치, 관점의 차이)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러한 특성이 강해질

수록 해당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볼 때, 청년문제는 난제적 성격이 강하다. 먼저 ‘청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누가 청년인가?”에 대한 관점, 접근법이 다양하다는 데 관련된다(이정봉, 

2021). 일반적으로 청년은 특정 연령대로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나, 동시에 아동에서 성인으로, 청

소년에서 장년으로,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과 장년의 중간 시점에 존재하는 별도의 생애주기 단계로 청년을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은 청년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어렵게 하며, 난제로서의 특성을 

증폭시킨다. 청년에 대한 공통된 정의의 부재는 중앙부처(예. 심미경, 2020; 이정봉, 2021 재인용)

나 지방자치단체(예. 이정욱 외, 2023)의 청년대상 정책･사업의 연령 조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서도 관찰된다. 누가 청년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은 곧 정책 대상과 지원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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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청년층이 지닌 다양성 또한 난제적 성격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청년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집단(population)으로서의 청년은 그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다. 예를 들어, 

같은 청년이더라도 연령대(초기청년과 중･후기 청년), 학력(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 생활방식(자

립준비청년, 청년1인가구, 신혼부부) 등에 따라 이들이 마주하는 문제와 그 중요성･시급성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황정윤(2024)에 따르면 만 19~24세에 해당하는 초기청년집단은 삶의 인식, 청

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다른 연령대인 청년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정

기용･이성욱･민효상(2022)의 연구 또한 청년집단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선호･우선

순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가구는 청년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채병주･황선재(2021)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질성이 확인되

며, 이러한 이질성은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의 차이를 유

발할 수 있다. 좋은동네연구소 협동조합(2024)에서도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연령대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나 정책적 수요는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상집

단의 이질성은 다양한 가치, 관점과 이로 인한 복잡성과 함께 어떠한 정책적 수요에 대해 대응하

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선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대상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

한편, 난제로서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다

양한 기능별, 영역별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대상정책(target polic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목표, 수단 등을 통해서 정의되지만 때로는 정책대상집단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정정길 외, 2023), 여성정책, 노인정책, 아동정책 등이 대표적인 대상정책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특정한 기능･영역을 중심으로 하

는 기능별 정책과 달리 대상정책은 다양한 기능별 정책･사업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며, 그 결과 

여러 기관･조직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한이정･이정욱, 2025). 청년정책은 “청년”

이라는 특정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하고, 청년이 마주하고 경험하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양

한 기능별 사업･프로그램 등 정책수단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여러 조직･기관이 청년문제 해결과

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상정책”에 해당한다. 대상정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기능별 정책･사업･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청년문제

는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권리 등 다양한 기능별 영역으로 구분되며(국무조정

실, 2020.12.22.), 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 기관, 조직 등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프로그램의 기획･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기능, 층위에서 수행되는 대상정책은 그 특성상 분절화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다. 분절화(fragmentation)는 둘 이상의 조직이 동일한 정책적 수요에 관여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U. 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5), 청년정책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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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부서, 조직이 관여하는 “기능 간 분절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유관시설 등 여러 층위의 행위자들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 해결 과

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계층 간 분절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청년정책의 성과구조

 자료: Van Dooren et al.(2015)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분절화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Sabatier, & Mazmanian(1980)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변수 중 하나로 정

책집행 단계에 참여하는 개별 기관의 내부 차원의 통합과 기관 간의 통합을 제시하며, 집행 과정 

내 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 통합이 확보되지 않아 분절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성공적 

집행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Sabatier, & Mazmanian, 1980). 또한 분절화는 유사 

목표･활동 혹은 동일한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첩’(overlap), 둘 이상의 기관･프로그램이 동

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복’(duplication)을 야기할 수 있

다(U. 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5). 중복과 중첩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 효과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필요로 하는 정책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각지대(gap)’

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 내 사업부서, 청년유관기관 간 분절화 문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서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세정 

외, 2020; 변금선 외, 2023; 이정욱 외,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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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네트워크 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1) 네트워크 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청년정책의 난제적 특성과 대상정책으로서의 특징은 곧 정책 추진의 조정･연계의 문제로 귀결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 관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 다양한 기능

별, 계층별 행위자가 참여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다수의 조직들(또는 그 일부)을 포함하는 상

호의존적 구조(O’Toole, 1997: 45)”로서의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을 관리

하는 정책당국은 단순 관료제적･위계적 구조에서 청년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network management)’는 성과 창출의 핵심에 해당한다(이정욱･황정윤･구자군, 

2024). 

<표 1> 네트워크 관리의 과제

구분 내용

책임성 관리
• 개별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함
•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등 자원을 적절히 제공함 

정당성 관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이해와 관심, 지지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됨

갈등 관리
• 네트워크 참여자 간 서로 다른 목표나 관심, 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충돌을 해소, 

예방하고, 관리자 간 연결고리(linking pins) 역할을 위해 노력함

헌신･관심 관리
• 조직 수준에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제재 등 유인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노력을 뒷받침함

거버넌스 구조 관리
• 네트워크 구조 선택이 네트워크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네트

워크 구조를 채택함

자료: Milward, & Provan(2006; 김주일 외, 2012; 이정욱･황정윤･구자군, 2024 재인용)

네트워크 관리는 크게 네트워크의 관리(management of network)와 네트워크 내 관리

(management in network)로 구분되는데(Milward, & Provan, 2006; 김주일 외, 2012; 59-61; 이정욱 

･황정윤･구자군, 2024: 9-10), 그중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네트워크 활동 전반을 관리･조정함으

로써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관리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운영의 핵심이다. 청년정책 당국은 다양한 기능별, 계층별 조직이 당국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정책기획･집행을 하도록 조정･협력･연계 구조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끌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적 노력은 책임성, 정당성(legitimacy), 갈등, 헌신･관심(commitment), 거

버넌스 구조 등에 대한 관리로 연결된다(Milward, & Provan, 2006; 김주일 외, 2012; 61-68; 이정

욱･황정윤･구자군 외, 2024: 10-11). 예컨대 청년정책은 다양한 기능별, 계층별 행위자 간 분절화 

문제가 나타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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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정책의 분절화와 전달체계의 중요성 

난제로서의 청년문제, 그리고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특성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정책관리

와 체감성과 향상의 도전성, 난이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다양한 영역, 여

러 계층의 행위자가 정책 추진과정에 관여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청년정책은 기능 간, 계층 간 분절

화의 조정･연계･협력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그 고도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주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역할), 어떻게 협력하고(협력

체계), 관리할 것인지(관리체계)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서울시 청년정책 고도화 사례를 언급한 것처럼,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노력이 부재하

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과정 전반을 ‘정책기획’과 ‘정책집행’으로 나누어본다면 현재의 접

근법은 정책집행 관점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와 실무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 

강조해 온 ‘전달체계(delivery system)’라는 개념과 관점을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시

도해 왔다. 이때 전달체계는 ‘정책이 실제 서비스로 전환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의미

로, 집행 메커니즘과 그 효율성･접근성이 중요하게 다루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주･유진

영, 2015).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이용자 수’, ‘방문자 수’ 등이 기관･센터 등의 핵심 성과지표로 다

루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정책이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달체계’의 관

점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수요자 간의 관계를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와 이들 간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연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

적하기 시작하였는데, 정세정 외(2020)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며 청년정책 사업의 

분산･운영, 청년지원기관 간 역할 중복 등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2025.11.)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및 성과관리 차원의 분절화가 발생함을 지적하

고 있다. 변금선 외(2023)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포괄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 차원의 

문제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책의 분산적 제공과 사업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과･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등에서 비롯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가 공통적

으로 지적하는 바는, 청년정책 전달과정에서 관찰되는 분절화와 비효율이 단순히 개별 사업이나 

집행기관의 운영 미숙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이 어떻게 기획･설계되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의 집행과 그 결과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단순히 집행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넘어,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설계 문제의 결과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청년정책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절화 현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청년정책의 추진은 본질적으로 청년정책을 어떻게 기획･설계･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되

어 있다. 즉,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 문제는 개별 사업의 운영이나 주체 간 협업의 문제를 넘

어, 청년정책 전반을 조정･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기반의 부재라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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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년정책 관련 논의에서는 공공, 중앙과 지방 등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과 협업의 필요성을 다룰 뿐,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조정과 협력･연계

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정책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집행 중

심 전달체계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어떠한 목

적(목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체, 조직, 역할 분담,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

성한 시스템”으로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개념적 확장은 기존 논의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김기헌(2022)은 정책 전달체계를 포괄

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개념을 제시하며, 정책의 기획, 추진,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고, 그 

결과가 정책대상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통용

되어 온 집행 중심의 전달체계 개념은 ‘협의’의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반면, 본 연구의 접근은 정책

기획과 정책집행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광의’의 전달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전달체계는 정책 집행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조정･협력･연계를 위한 기획과 추

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관리 기능 전반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이

는 청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직, 역할 배분 등)와 프로세스(업무 흐름, 

의사결정 방식 등)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핵심 과제로 귀결된다.

Ⅲ.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및 현황

서울시는 2012년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며 전달체계를 발족시킨 이래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정

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변금선 외, 202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2013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년) 등 법･제도 차원에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를 뒷받침하는 행정

(서울시 조직구조 개편), 실행 체계(청년허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등 설치)를 

구축하고 관리해 왔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을 통한 개선 전략의 모색: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29

<표 2>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개요

연도 구분
서울시 청년정책 고도화 노력

법･제도 행정체계 집행체계

2012

기반 형성

형성기

청년일자리팀 신설
(1월)

2013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4월)
청년정책 네트워크 출범

(8월)
청년허브 설치(4월)

2014
청년정책 담당관 신설

(11월)

2015

제도화기

청년기본조례 제정 (1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수립 (11월)

무중력지대 대방 설치
(4월)

2016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7월)

2017

2018

확장기

청년교류공간 설치
(3월)

2019
청년청 신설(1과 7팀)

(3월)

2020

기반 강화 
및 확산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10월)

서울청년센터 관악 설치
(2월)

2021

발전･성숙기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1단 2반 9팀)

(7월)

2022

2023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수립(3월)

2024
미래청년기획단 

조직개편(2담당관 8팀)
(6월)

서울광역청년센터 출범
(청년허브-활동지원센터 

통합) (1월)

2025
2030 서울청년기본계획 

수립 (11월)

자료: 변금선 외(2023: 4)의 [그림 1-1]을 수정･작성함

이러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는데, 2019년 이전에는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 청년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2020년 이후에는 

서울청년센터를 자치구별로 확대 설치하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청년정책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무

화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행 기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화된다(<표 2> 참고). 

그 결과 2025년 기준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5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권

리)에서 53개 사업과 약 7,954억 6,1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시의 행정적, 재정적 노력

을 투입하고 있으며, 27개 기관･기업과 2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a). 또한, 25개 자

치구 단위에서도 2025년 기준 35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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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기반 형성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를 설치하였다. 매년 평가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품질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적 노력을 담은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자료집’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2023.6.21.). 

<표 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업 및 예산 현황

서울시 자치구

사업 수(개) 예산(만 원) 사업 수(개) 예산(만 원)

총계 53 79,546,100 357 4,172,710

청년정책
5대 영역별 기능

일자리 14 16,116,200 120 2,254,760

주거 8 32,243,600 30 187,220

교육･문화 10 7,322,300 34 257,960

복지･생활 14 12,373,300 118 1,087,900

참여･권리 7 444,500 55 384,870

자료: 서울특별시(2025a), ｢2025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 자치구 사업 수, 예산은 25개 자치구의 사업 수, 예산의 합산한 값임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관

서울시 청년정책은 2020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청년정책의 5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문

화, 복지･생활, 참여･권리)에 따라 기능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

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기관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

의4에 따라 지정된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기

초청년센터)를 두고 있다. 이 중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2025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자치구별로 담당자를 두어 운

영･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크게 ‘서울시’, ‘자치구’, ‘청년센터(서울광

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로 구성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주된 기능적 특성은 서울시, 자치구, 청년센터의 각 수준에서 청년

정책 영역에 따라 다양한 기능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2025년 기준 10개 실･국･본부, 1개 기획관, 2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약 7,954억 6,100만 원(국비, 

지방비, 기타 합산)의 예산이 53개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서울특별시, 2025a). 청

년정책 사업은 5개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또한 각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은 지위･권한 및 조

직 내 명령 체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미래청년

기획관은 제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 3급(지방부이사관)에 해당하나, 경제실과 주택실은 각각 제1

부시장과 제2부시장 산하의 1급(지방관리관) 공무원이 임명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모두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형태는 국(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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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1개), 팀(13개)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정책 사업은 단일부서에서 수

행되기보다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어, 청년정책 담당 부서는 25개 자치구 평균 6.24개 팀과 연

계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센터 수준에서도 청년센터 외 다양한 청년유관시

설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광역청년센터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년유관시설은 25

개 자치구에서 167개(청년센터 제외 시 150개)로 파악된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유형의 청년유관시설이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념도

자료: 변금선 외(2023: 30)의 그림 [2-15], 정세정 외(2021: 32)의 [그림 2-2], 및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한편, 서울시에서 자치구 서울청년센터에 이르는 계층적 구조는 단순한 다층적 구조가 아닌 ‘이

중적 수직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 청

년정책 전달체계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는 지방행정체계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 자치구 – 자치

구별 서울청년센터’에 이르는 축과 청년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 서울광역청년센터 –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간 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청년정책의 일선 기관인 자치구

별 청년센터 등은 서울광역청년센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함께 자치구별 수요, 

특성 및 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성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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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주요 쟁점

그간 서울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달체계(혹은 전

달체계) 고도화는 체감성과 향상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청년일자리팀 → 청년청 → 미래청년기획단 → 

미래청년기획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집행체계에서도 청년허브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이원

화된 집행체계를 2024년 1월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출범하며 일원화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

책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추진, 실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자치구 단위

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책임을 자치구로 이관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정책 추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대외적인 인정과 함께 일정 부분 유의미한 성과

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 평가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2023

년도 평가)’,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2024년도 평가)’, ‘청년 고립･은둔 지원사업(2025년도 평

가)’을 통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그 노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서울

청년센터 공간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등 청년정책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

개소, 약 3만 4,040명이 이용하였던 서울청년센터는 2024년 기준 15개소가 설치되어 81만 2,368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으며(아시아경제, 2025.6.20.), 동 기간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5.9배 수

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정책의 대외적 인정, 접근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향상

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청년수당 1차 참여

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27,426명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4.97점으로 응답 중위값인 

5점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체 25개 자치구별 평균으로 보더라도 과반의 자치구가 응답 중

위값보다 청년의 삶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서만 확인되는 것

이 아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복

감에 대해 7대 대도시 중 4번째(11점 척도, 10점 만점 중 6.82점, 1위는 부산으로 7.34점),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3번째(7점 척도, 7점 만점 중 4.86점, 1위는 부산 4.96점)에 그쳤다(민보경, 2023). 이

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청년이 체감

하는 삶의 긍정적 변화, 만족도 제고 등 체감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울시 청년정책은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개별 정

책사업의 부진이라기보다, 정책이 기획–조정–집행–환류되는 전 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전달체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청년정책의 경우,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분절화’ 현상이 체감 성과 저해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는 기능 간 차원에서 먼저 확인된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 

청년센터(청년 관련 시설) 등 다양한 조직이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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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은 각기 상이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부서와 기관으로 구

성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정책 영역 간･기능 간 역할의 중

첩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협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개별 사업의 성과가 정책 전체의 성과로 축적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달체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능별 정책 간 조정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

는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 관리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전달체계의 계층 간 연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된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정책 환경과 청년의 실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

치구와 청년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와 경험이 정책기획 단계로 환류되

어 전략 형성과 정책 조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류는 단순한 성과지표 보고를 넘어, 

성과와 문제 상황에 대한 공동의 해석･학습･대안 모색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Van Dooren et al., 2015; Moynihan, 2008). 특히 목표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서울시–자치구–청년

센터 간 정보 공유와 소통, 조정 체계의 작동은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층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결과의 공유와 협

의가 가능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전달체계 설계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종합하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개별 사업의 성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책 

목표･수단･집행 주체 간 관계가 어떠한 구조로 설계･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전달체계 차원의 문제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 평가와 논의는 이

러한 구조적 요인보다는 개별 사업의 설계 미비나 집행 역량의 한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

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분석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능 간･계층 간 분절화의 구조적 양상과 정책 목표–설계–집행 간 정합성 수

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성과 저해 요인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

고,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Ⅳ. 연구의 분석틀

1. 분석의 기본틀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abatier, & Mazmanian 

(1980)은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문제의 처리가능성(Tractability of the 

Problem)’, ‘법령의 정책집행 구조화 능력(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집행에 영

향을 미치는 비법률적(외부환경) 변수(Non-statutory Variable Affecting Implementation)’을 제시하였

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석에서는 다음이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청년문제의 난제적 성격과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특성은 집행과 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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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관리 역량을 요구한다(처리가능성). 둘째, 분산된 사업과 다층 거버넌스 구조

에서 기능 간･계층 간 조정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집행 구조화). 

셋째, 자치구별 상이한 수요･여건･기반은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외부 변수로 작동하므로 전달체계는 

환경과의 부합성을 전제해야 한다(외부 환경).

또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는 정책 정합성(coherence) 관점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정정

길(2002)은 제도 정합성을 제도와 환경 맥락 간 부합을 의미하는 외적 정합성과 제도 구성 요소 간 

상호보완성을 의미하는 내적 정합성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정합성이 확보되면 정책 간 시너지가 

기대되지만, 미확보 시 목적과 괴리된 집행 또는 수혜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김태운･박선주, 

2019). 조문석･이정욱(2016)의 연구에서도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된 상태로서의 ‘통합적 성과관

리’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때의 통합은 법･제도적 기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원칙과 틀 제

공), 수직적 통합(임무-목표-전략-사업 간 일관성 확립), 수평적 통합(서로 다른 영역 또는 기능 간 

연계성 확보), 과정적 통합(성과정보 활용 및 학습을 통한 체계적 환류를 전제로 표준화된 절차와 

규범을 통한 과정 간 연계성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외적 정합성이 약화하면 내적 정합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정정길, 2002). Christensen et al.(2003; 

김태운･박선주, 2019 재인용) 역시 공급 측면의 일관성이 낮다면, 사업 간 조정이 곤란해 자원 오

용 가능성이 커지고, 수요 측면을 간과하면 효과적 집행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은 (1) 환경과의 정합성(외적 정합성), 

(2) 기능 간 수평적 연계(내적 정합성의 한 축), (3) 전략 수립･집행･환류의 수직적 연계(다층 거버

넌스에서의 정합성)라는 세 기준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분석 자료 및 진단 기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석틀을 ① 환경과의 정합성, ② 정책

의 수평적 연계성, ③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의 세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자료･
문헌자료･행정자료･내부 설문자료와 함께, 자치구 유형별 사례(5개)를 선정한 심층 인터뷰를 결

합하였다. 인터뷰는 자치구 청년정책 관계자와 자치구 청년센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8월 5일, 9

월 8일, 9월 10일 총 3회 실시하였다.

1) 환경적 정합성 진단 기준

환경과의 정합성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자치구별 정책환경(수요･여건･기반)의 차이

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는가”를 진단한다. 자치구별 청년집단 구성과 정책 수요, 인프

라 기반은 상이하며, 전달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때 외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정책 수요의 복잡성(청년집단 이질성)과 자치구의 인프라 특성(생활･주거 중심 vs 산

업･교육 중심)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환경적 특징을 유형화하고(<표 4> 참조), 각 유형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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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를 사례로 선정하여 전달체계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2)

<표 4> 자치구별 환경적 특징 유형화

정책 수요의 복잡성

자치구 인프라 특성
복잡성 낮음 복잡성 높음

생활･주거 인프라 중심

① 초기청년･주거안정형 ② 복합생활･주거형

•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중심
• 주거, 생활복지형 정책 수요
• 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 직장인, 신혼부부 등 청년집단 이질성 높음
• 주거･직장 문제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정책 

수요
• 예: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산업･교육 인프라 중심

③ 교육･문화 특화형 ④ 창업･산업융합형
• 대학생 등 특정한 청년 집단이 중심
• 교육･문화에 대한 정책 수요
• 예: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 대학생, 창업, 직장인 등 집단의 이질성 높음
• 산업, 창업, 문화 활동이 공존하는 복합지대
• 예: 성동구, 관악구 등

2) 정책의 수평적 연계 진단 기준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은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수준에서 기능 간 분절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연계･협력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진단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의 2025년 BSC 성과계획서 및 서울정보소통광장, 자치구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회계연도 예산서, 서울광역청년센터 주관 ‘2025년 청년유관기관 및 연계･협

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평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책관리조직’과 ‘공식

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조 및 프로세스 차원에서 진단을 실시하였다. 정책관리조직은 목표 부

여, 성과 점검･평가, 환류를 통해 정책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예: 미래청년기획관, 자치구 청

년전담부서)을 의미하며(한이정･이정욱, 2025), 총괄･조정 권한과 위상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공식화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 정책 영역에서 방향성과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저비용 조정 기

제로서(이종수 외, 2022), 청년센터 수준에서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규정･절차･기준의 존재 및 작

동 수준을 확인하였다. 프로세스 진단은 서울시･자치구 수준에서는 정책관리과정(기획–집행–점

검/조정)의 작동 여부로, 청년센터 수준에서는 대외 연계･협력 경험과 인식(서울광역청년센터 내

부 설문자료)을 통해 협력 프로세스의 활성화 수준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례상 심의･조정기구(이

하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기능 간 조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주요 단서로 활용하였다.

2) ① ~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자치구 각 1개씩과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자치구 2개를 선정하였다. ④번 유형

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2개 선정한 이유는 해당 자치구들의 환경적 특징이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세부 내

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정책의 추진 목표 및 사업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④번 유형의 경우에는 분석 사례를 2가지를 포함하여 진단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서

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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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 진단 기준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은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간 다층적 관계에서 전략의 수립･집

행･환류가 연계되어 계층 간 분절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전략 수립의 수

직적 연계성 또한 수평적 연계성과 마찬가지로 구조와 프로세스 차원에서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구조 측면에서는 (1) 서울시–자치구 간 추진방향과 자치구 시행계획의 정합성, (2) 자치구–청년센

터 간 사업계획의 정합성 및 보완성, (3) 서울광역청년센터 평가체계가 서울시 정책 목표를 기초 

청년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조정･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가 전달체계 

개선으로 환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활성화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청

년정책 시행계획, 서울광역청년센터 주관 서울청년센터 평가체계 및 결과자료, 이해관계자 인터

뷰(자치구 실무자,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관리자)를 활용하였다.

<표 5>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 내용 및 자료

구분 주요 내용 분석내용 및 자료원

환경과의 
정합성

•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자치구별 청년정책의 환경적 조건, 상황에 적절하게 부합하였는가?

자치구별 청년정책의 
환경적 조건 대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조적･
내용적 적합성 확보

✔ 분석 내용 - 자치구의 청년정책 환경･역량 간 관계 분석, 청년정책 수요의 
복잡성과 인프라 특성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 유형별 사례 분석

✔ 분석 자료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치구별 홈페이지 및 
2025회계연도 예산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서울광역청년센
터 내부자료 등 활용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청년센터 수준에서 나타나는 기능 간 분절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연계･
협력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갖추었는가?

구조

정책관리조직
✔ 분석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책관리조직에게 충분한 권한 및 지위가 

부여되었는지 분석
✔ 분석 자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조직 현황 자료

공식화
✔ 분석 내용 – 청년유관기관 간 협력･연계를 위한 제도 및 지침 유무
✔ 분석 자료 – 서울광역청년센터, ‘2025 청년유관기관 및 연계･협력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및 응답자료

프로세스

정책관리과정
✔ 분석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청년정책 정책관리 양태(방식, 수준 등) 분석
✔ 분석 자료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계획, 자치구별 주요업무계획

활성화
✔ 분석 내용 – 청년유관기관 종사자의 협력･연계 경험
✔ 분석 자료 – 서울광역청년센터, ‘2025 청년유관기관 및 연계･협력에 관

한 인식 설문조사’ 및 응답자료,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간 다층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간 분절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
정･연계･협력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갖추었는가?

구조

전략 간 
유기적 연계

✔ 분석 내용 –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별 청년센터 간 전략 간 연계
성 분석

✔ 분석 자료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치구별 청년정책 시행
계획, 자치구별 청년센터 2025년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설계
✔ 분석 내용 – 서울광역청년센터 주관 ‘서울청년센터 평가체계’ 분석
✔ 분석 자료 – 서울청년센터 평가체계

프로세스

구축
✔ 분석 내용 – 서울시-자치구 간, 자치구-자치구별 청년센터 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조정, 협의의 프로세스가 구축되었는지 분석
✔ 분석 자료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이해관계자 인터뷰

활성화
✔ 분석 내용 – 평가체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서울시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환류 체계에 활용되는지 분석함
✔ 분석 자료 – 이해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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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환경과의 정합성 진단

환경과의 정합성 진단은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청년정책의 환경적 조건･상황

에 적절하게 대응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치구별 환경적 특성의 유형화에 따른 5개 자치

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치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청년정책의 환경적 특성

에 부합하나, 그 수준에서의 편차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창업･산업융합형인 A구는 정책환경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구조･역량(과 단위 청년정

책 전담조직 부재, 상대적으로 적은 전담인력의 수)을 갖추려는 노력이 약하지만, 창업 및 직업훈

련, 산학협력 등 복잡성과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같은 유형

인 B구는 청년 비중이 높은 특성과 벤처타운 등 인프라 기반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

적 역량은 갖추었지만, 전략 단위에서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과 같이 

산업･교육 인프라 기반인 C구는 상대적으로 청년정책 수요의 복잡성이 낮은 환경적 특성이 있다. 

C구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집단이 밀집한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권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주거, 

일자리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한 기능, 영역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균형적

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D구는 생활･주거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주거, 복지, 생활안정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에서 환경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만, 소규모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

책 간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D구와 같이 생활･주거 인프라 특성이 있는 E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청년정책 사업이 추진되지만 대체로 축제 등 단발성,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거

나, 복지 부서 내에서 단편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등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센터가 부재하는 등 전달체계 역량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청년정책 환경의 복잡성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 추진역량 확보에 있어서 간극 혹

은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체감 성과는 자치구마다 차이가 발생하며, 이

는 서울시 청년정책 당국의 목적인 균질적인 청년정책 서비스 제공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표 6> 자치구 사례별 환경과의 정합성 분석 결과

구분 유형 환경과의 정합성 분석 결과

A구 창업･산업융합형
• 산업･창업 중심 전략
• 경제･일자리 연계 강점
• 복지･생활정책 일부 편향

B구 대학･문화특화형
• 대학･창업･복지･문화 복합정책 공존
• 다층사업 간 연결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음

C구 대학･문화특화형
• 대학･문화 중심 참여･거버넌스 구조 강점
•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도 기반 확립
• 경제･복지 영역은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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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 진단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은 서울시–자치구–자치구 청년센터 수준에서 기능 간 분절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연계･협력의 (1) 구조적 기반(권한･기구･규정 등)과 (2) 운영 프로세스(목표 설정–

성과관리–협의･조정의 작동)가 적절히 갖추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

달체계는 53개 사업이 서울시 내･외 13개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평균 6개 이

상의 팀 단위 부서가 청년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등 사업 수행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외에도 167개 이상의 청년 대상 센터가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동일･유사 목표 하

의 다양한 정책･사업･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성과 다기능 구조는 기

능 간 조정의 필요성을 높이며, 그 핵심은 각 수준에서 분산된 사업을 조정･연계･협력할 수 있는 

정책관리조직의 권한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화･협의체 등 구조적 기제의 확보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서울시･자치구･자치구 청년센터 수준 모두에서 기능 간 수평적 연계

를 추동할 구조와 프로세스가 충분히 구축･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구조적 기반의 취약성: 정책관리조직의 권한･위상 및 공식화 기제의 부족

첫째,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

정책 총괄기관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청년정책 관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총괄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권한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지방부이사관(3급)에 해당하는 미래청년기획관과 비교

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타 부서(예. 경제실, 복지실, 주택실)는 대체로 실･국장급(1급, 2

급)으로, 서울시 내 조직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부서에 대한 미래청년기획관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권한 행사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둘째, 자치구 차원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이 다수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되는 만큼 기능 간 분절화 

가능성이 큰데, 이를 조정･연계하기 위한 청년전담부서의 권한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2025년 9월 기준 25개 자치구의 청년정책 유관부서(팀)는 총 156개(청년전담부서 제외)로 확

인되었으며, 이 중 동일 과(科) 내 조직은 4개 자치구의 5개 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1개 사례는 

과(科) 또는 국(局) 단위의 협업을 요구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조정 비용이 큰 국(局) 간 협업

이 요구되는 자치구가 25개 중 22개에 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 단위 관리조직을 갖춘 자치구

는 1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과반(13개) 자치구의 청년전담부서가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과･
국 단위의 타 부서와 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간 연계를 이끌어내는 데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D구
초기청년･
주거안정형 

• 복지･생활안정 중심 사업
• 실행력은 높으나 전략기획 부족
• 현장 중심의 단편형 사업 운영

E구 복합생활･주거형 
• 물리적 시설 중심 운영
• 복지 부서 내 단편적 사업 수행
•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미형성(예. 자치구 청년센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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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7> 참조).

<표 7> 자치구별 청년정책 사업 유관부서 현황

자치구 구조
유관

부서 수

유관부서 유형

자치구 구조
유관

부서 수

유관부서 유형

동일 국(局)
다른 국

동일 국(局)
다른 국

동일 과 다른 과 동일 과 다른 과

종로구 팀 2 2 (1) 마포구 팀 7 1 1 (1) 5 (1)

중구 팀 4 4 (2) 양천구 팀 5 1 (1) 4 (2)

용산구 팀 5 5 (2) 강서구 팀 6 6 (2)

성동구 과 7 3 (2) 4 (3) 구로구 팀 6 2 4 (2)

광진구 과 9 9 (4) 금천구 과 6 1 (1) 5 (2)

동대문구 과 5 5 (3) 영등포구 과 7 7 (3)

중랑구 팀 3 3 (2) 동작구 과 8 2 (1) 6 (3)

성북구 팀 7 1 (1) 6 (4) 관악구 국 12 12 (5)

강북구 과 6 6 (4) 서초구 과 9 1 (1) 8 (3)

도봉구 과 2 2 (1) 강남구 팀 7 1 6 (2)

노원구 과 7 3 (2) 4 (2) 송파구 팀 8 8 (4)

은평구 팀 7 4 (3) 3 (2) 강동구 팀 6 1 1 (1) 4 (3)

서대문구 과 5 1 (1) 4 (4) 총계 156 5 19 132

자료: 자치구별 홈페이지(검색기준일: 2025.9.3.)
주: 괄호 안은 유관 과(국)의 수

셋째, 자치구 청년센터 수준에서 기관 간 협력･연계를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구조적 기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2025년 청년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50.5%만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나 지침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계기관 풀(pool) 구성 및 매뉴얼은 16.2%, 연계사업의 실적 반영은 24.2%, 연계사업

의 발굴 및 운영을 위한 회의체 운영은 26.8%의 응답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년

정책의 일선인 청년센터 수준에서도 유관기관 간 조정과 협력･연계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을 의미한다.

2) 운영 프로세스의 미흡: 목표･성과관리･협의체의 ‘연계’ 부재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능 간 조정･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한 충

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서울시의 2025년 BSC 성과관리 계획을 보면 청년정책 

관리 관점에서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범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청년･시니

어 동반성장도시 서울’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서울특별시, 2025b), 하나의 전략목표가 서

로 다른 생애주기 집단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집단이 모호해질 소지가 있다. 

정책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 실증 연구를 

고려할 때(권태욱･전영한, 2015; 한이정･이정욱, 2025), 현행 전략목표는 청년정책의 통합적 관리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식별되는 유관부서는 11개인 



240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4호

반면, BSC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된 유관부서는 2개(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에 제한되어 있어 계

획(시행계획)과 성과관리(BSC) 체계 간 괴리가 확인된다. 더불어 53개 청년정책 사업 중 BSC 기반 

성과관리로 관리되는 사업은 9개(약 17.0%)에 불과하여, 성과관리 체계가 기능 간 조정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조례상 조정･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 기제임에

도, 2021년 11월 10일 첫 소집 이후 2025년 10월까지 4년간 9차례(연평균 2.15회) 개최되는 데 그

쳤고(<표 8>), 주요 기능 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중심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

과회의 역시 공개 자료 기준 전체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등 상시적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했

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서울시 수준에서 목표(전략목표)–성과관리(BSC)–협의체(조정위원회)가 상

호 연계되어 기능 간 조정을 수행하는 운영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표 8>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회차 회의일자 회의내용 비고

2021
1 2021.11.10 • 2025년 서울청년 종합계획 심의 조정 등 대면, 서울시장 참석

2 2021.12.28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등 비대면

2022

1 2022.02.25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비대면

2 2022.09.30
•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회 추진실적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해제 계획

비대면

2023 1 2023.02.20
•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친화위원회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계획

대면

2024

1 미상 • 미상 미상

2 2024.04.24 • 청년 의무위촉 제외요청 51개 위원회 심의･지정 서면

3 2024.10.10
• 2024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 청년 의무위촉 제외 위원회 심의･지정

대면

2025 1 2025.02.13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면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검색기준일: 2025.9.9.; 2025.12.30.)
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 등 기록 부재

셋째, 자치구 수준에서도 조정･연계･협력 프로세스의 활성화는 제한적이다. 청년정책 사업이 

다수 국･과에 걸쳐 수행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개별 단위사업 차원보다 상위 수준(성과목표･전략

목표)에서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서 간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

나 2025년 기준 전략목표 단위에서 청년정책을 관리하는 자치구는 2곳(관악구, 서초구)에 불과하

였다. 실제 인터뷰 결과에서도 주무부서가 타 부서의 업무 영역을 조정하거나 성과 체계로 통합하

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과 저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능은 구청의 각 부서들이 더 잘 알고 있다. ... 그 업무가 (본인들에게) 할당되어 있기에 본

인들의 프로세스에 맞추고 싶어하며, 저희가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분들이 꺼린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을 통한 개선 전략의 모색: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41

또한,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부서 간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세스 기제로 작동

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역시 연 1~2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조정･협력 기제로서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기(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지만, 대부분 과나 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보고한다. 대부분 위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통과, 승인을 한다.”

<표 9> 자치구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구 횟수 자치구 횟수 자치구 횟수 자치구 횟수 자치구 횟수

종로구 2 동대문구 2 노원구 1 강서구 1 관악구 2

중구 1 중랑구 2 은평구 2 구로구 - 서초구 -

용산구 2 성북구 4 서대문구 - 금천구 4 강남구 2

성동구 2 강북구 - 마포구 2 영등포구 - 송파구 -

광진구 0 도봉구 2 양천구 2 동작구 2 강동구 4

자료: 자치구별 2025회계연도 예산서
주: 횟수가 표기되지 않은 자치구는 예산서에 개최 횟수가 제시되지 않은 사례임

마지막으로 자치구 청년센터 수준에서도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프로세스는 충분

히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 청년유관기관 및 연계･협력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능별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경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고, 응답자의 75.6%가 연계 확

대를 위해 실무자 네트워크 및 교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센터 수준에서

의 연계･협력은 자발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제도화된 프로세스

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10> 청년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경험

기관명
해당 기관과 연계사업을 해본 적 있다.

응답자(n=123) 자치구 청년센터 종사자(n=22)

청년정책
조직

서울청년센터 48.0% 81.8%

청년센터(자치구 청년센터) 46.3% 68.2%

청년정책네트워크 23.6% 50.0%

기능별
조직

서울청년기지개센터 20.3% 18.2%

서울청년마음건강센터 26.0% 31.8%

서울시복지재단 26.0% 36.4%

청년일자리센터 13.8% 22.7%

고용복지센터 24.4% 45.5%

서울경제진흥원 16.3% 22.7%

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 2025 청년유관기관 및 연계 협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및 응답자료(내부자료)
주: ‘다음 기관들에 대한 귀하의 인지 수준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에 대한 응답비중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들어본 적 없다’, ‘이름만 들어봤다’,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해당 기관과 연계사업을 해본 적 
있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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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은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간 다층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

층 간 분절화 문제에 대응하도록 조정･연계･협력의 (1) 구조적 기반과 (2) 운영 프로세스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일반적인 다층 구조

를 넘어, 서울시–자치구–자치구별 청년센터와 서울시–서울광역청년센터–자치구별 청년센터가 

병존하는 ‘이중적 수직 연계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수직적 연계의 복잡성이 크다. 서울시의 정

책 방향이 일선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현장에서 생성･축적되는 정보가 상위 정책 전략에 환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 구조 전반에서 전략의 정합성과 환류가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 환경 유형화에 따른 5개 자치구 사례 분석 결과,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을 확보

하기 위한 구조와 프로세스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구조적 기반의 미흡: 상–하위 전략의 비정합성 및 연계기제 부재

첫째, 서울시–자치구 간 전략 연계 측면에서 자치구 청년정책 전략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체감

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이행기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

원, ③ 일자리 매칭 및 지속성 확대, ④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⑤ 사회배려청년에 대

한 원스톱 연계･지원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5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방향성과 자치구 전략 간 미스매칭 또는 공백이 확인되

어 전략 수립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B구는 5가지 방향 중 3가지에

서만 전략이 일치하였고, C구는 서울시 방향성과 일치하는 전략이 1개에 그쳤다(<표 11> 참조). 이

는 상위 전략이 하위 계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적 정합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서울시-자치구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진단 결과

서울시 전략
자치구 전략

A구 B구 C구 D구 E구

이행기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 ○

일자리 매칭 및 지속성 확대 ○ ○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 ○ ○ ○

사회배려청년에 대한 원스톱 연계･지원 ○ ○ ○ ○ ○

자료: 서울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치구별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주: 서울시 매칭 사업은 연계성 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둘째, 자치구–자치구별 청년센터 간 전략 연계에서도 편차와 공백이 확인되었다. 일부 사례에

서는 청년센터가 자치구 전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전략적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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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A구, C구), 다른 사례에서는 센터 사업이 자치구 전략과의 내용적･전략

적 연계가 불분명하거나(B구), 센터가 단순 수행기관 역할에 머물러 전략적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D구), 청년센터 부재로 전달체계 내 공백이 존재하는 사례(E구)가 확인되었다(<표 12> 참조). 즉, 

청년센터가 자치구 전략의 ‘실행 단위’로만 작동하거나, 전략적 보완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 지위

가 불명확한 경우 수직적 연계의 효과가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자치구-청년센터 간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진단 결과 요약표

구분 분석 결과 상세 내용

A구
• 자치구-청년센터 간 전략 연계성 강함
• 청년센터 전략이 자치구 전략의 사각

지대 일부 보완

• 자치구(산업･창업 중심) - 청년센터(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사업: 다양한 청년집단 지원,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업･일

자리 중심 자치구 전략의 약점 보완

B구 • 자치구-센터 간 전략 연계성 다소 약함
• 청년센터가 자치구 인구통계학적 특성･변화에 따른 문제점 대응하

나, 자치구 전략과의 내용적･전략적 연계가 불분명함

C구 • 자치구-센터 간 전략 연계성 강함
• 커뮤니티 참여,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등 지역특화 및 사회안전망 

사업을 통해 문화･참여 중심의 자치구 청년정책 전략의 약점 보완
•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비전, 목표에 대해 소통 정례화 

D구
• 자치구 사업구조에 대응하나, 전략적 

기능 미흡
• 센터 사업이 자치구 청년정책 사업구조에 대응하나, 현장의 일선 기관 

역할로 제한되어 전략적 역할･기능은 미흡함

E구 • 청년센터 부재로 전달체계 공백 확인 • 자치구 청년정책 전략을 보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부재함

자료: 자치구별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치구 청년센터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셋째, 서울광역청년센터–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간 연계에서는 평가체계가 상위 정책 목표와 

하위 센터 운영을 연결하는 핵심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평가의 목적･기준이 충분히 명료하게 전

달되지 않아 연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청년센터장 인터뷰에서도 “서울시

가 센터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전달이라는 항목이 ‘왜 

전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끼워 맞춘 느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일부 

센터 사업계획서에서는 “정량적으로 협력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MOU와 협력 사업이 실제 

청년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해 단기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평가체계가 

‘연계’ 자체를 목표화(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 지원과의 연결성이 약화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청년센터, 광역청년센터–기초청년센터 간 전략 연계를 

담보해야 할 구조적 장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이중 수직 구조에서 상･하위 간 전략 정합

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 운영 프로세스의 미흡: 공동 기획･협의 및 환류 메커니즘의 약화

구조적 기반의 미흡과 더불어, 계층 간 조정･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세스(공동 기획･협의･
환류) 역시 충분히 구축･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서울시–자치구 전략 수립 과정

에서 사전 단계의 조정･협업 프로세스가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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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사전검토 항목을 보면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수립 단계에서 자치

구 등과의 조정･협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 부재하다(서울특별시, 2021). 정책집행 관련 

항목에서 타 기관･민간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여부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주로 자원활

용, 자치구 부담, 파급효과 등의 검토에 집중되어 있어 전략 수립 단계에서의 공동 설계･합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공동 기획–사전 조정’ 프

로세스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치구–자치구 청년센터 간에도 전략 공유･연계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

된다. 인터뷰에서는 정책 전달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자치구의 청년정책 관련 부서와 현장 청년센

터 간 소통･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기획–집행–환류의 선순환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예컨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치구 부서의 요구와 센터의 운영 절차가 맞물리지 않아 실무 차원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수요자인 청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는 수직적 연계성이 단순히 계획 단계의 정합성 문제를 넘어, 실행 단계에서의 

협의･조정 기제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 연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치구와 청년센터 간 사업이나 절차가) 미스매칭하는 경우들이 많다. A과에서 오셔 상담실 

제공을 요청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모집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거부하고 일단 오겠다고 한다.”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부분, 가장 의아스럽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자치구 청년)센터 활용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자인 청년들이 센터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공무원)은 묻지를 않는다. 그

냥 공급자 중심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확답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역청년센터–기초 청년센터 간 환류 프로세스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된다. 2024년도 서울청년센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책전달 및 정책확산 영역의 “당해연

도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환류계획을 세웠는가” 항목에서 ‘충분’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극히 소수

였으며(정책전달 15개 중 2개, 정책확산 3개), 정책전달･정책수행･정책확산의 효과성과 성과 지속 

노력 역시 대부분 ‘불충분’ 평가를 받았다(정책전달･정책수행 각 15개 중 2개, 정책확산 4개). 이는 

평가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차년도 계획과 운영 개선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환류 메커니즘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결과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외부 환경과의 정합성, 기능･주체 간 수평적 

연계성, 계층 간 전략 연계성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환경과

의 정합성 측면에서, 자치구별 청년 인구 구성, 정책 수요, 인프라 여건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달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 사례에서는 지역의 

청년정책 수요나 기반과 괴리된 전략이 수립･운영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정책 전달체

계가 자치구별 환경적 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분절화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수평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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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청년센터 각 수준에서 정책 간 조정･협력･연계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의 권한과 지위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과관리, 위원회 

운영 등 프로세스 차원의 전략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전

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간 전략의 연계가 구조적으로 약하

고, 평가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또한 상･하위 단계 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수준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조정･연계 메커니즘이 충분히 구축･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결과 요약표

진단기준 진단 결과

환경과의 정합성

○ 자치구별 청년정책의 환경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환경과의 
정합성이 낮은 편임

○ 자치구별 사례 분석에서도 청년정책의 수요, 인프라적 특성에 부합한 전략 수립이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

○ 기능 간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 간 조정, 협력 및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는 취약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세스 역시 미흡함
• 서울시: 정책관리조직(미래청년기획관)의 권한･지위는 총괄 및 조정 관점에서 약하며, BSC 

기반 성과관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등 프로세스 차원의 전략 역시 미흡함
• 자치구: 다른 국, 과와 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관리조직(청년전담부서)의 권한･지위는 

전반적으로 취약,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세스 차원 전략 또한 미흡함
• 자치구 청년센터: 협력, 연계를 위한 공식화 수준(제도, 지침 마련 등)이 미흡하며, 실제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 제공, 연계사업 업무 경험이 부족함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

○ 계층 간 분절화 문제에 대응하여 전략 간 수직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와 프로세스 모두 
미흡함 
• 서울시-자치구 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청년정책 전략 간 연계성은 다소 약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조정 프로세스는 집행 단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로 기능함
• 자치구-자치구 청년센터 간: 자치구 청년센터가 자치구 청년정책 전략을 구조적으로 지원, 

보완하지 못하거나,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연계･협력을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음
• 서울광역청년센터-자치구 청년센터 간: 평가체계를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략 전달이 효과적

이지 않으며, 평가정보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전략 수립 등에 환류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Ⅵ. 결론

본 연구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충분

히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간･계층 간 분절화와 조정･연계의 미흡에서 

찾고,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사례로 이를 분석･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환경과의 부합성, 

내부 기능 간 연계, 계층 간 전략 연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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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적 정합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 내 자치구는 청년인구 구성, 정책 수

요, 산업･교육･주거 인프라 등 환경적 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이

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의 청년정책 수요나 

기반과 괴리된 전략이 수립･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향후에는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획일적

인 구조에 머무르기보다, 자치구별 정책 환경과 역량 수준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와 차등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구 유형별 청년정책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수요 분석 결과의 정책

기획 단계 반영 등 환경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장치가 요구된다.

둘째, 정책의 수평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다수의 

기능별 부서와 기관이 관여하는 영역으로, 정책 간 조정과 협력이 성과 창출의 핵심 조건이다. 그

러나 본 연구 결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과 자치구 청년전담부서는 정책관리조직으로서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과관리, 위원회 운영 등 프로세스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정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

기적으로는 프로세스 차원의 연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부서의 권한/지위 강화 등 구조

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청년에 대한 정책관리를 BSC 기반 성과관리 또는 주

요업무계획을 통해 전략목표 등 상위목표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청년문제 해결 및 체감성과 창

출을 서울시 혹은 자치구의 공통 목표로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사업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청년정

책위원회가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실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치구 청년센터 수준에서는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표준운영절

차, 지침 마련, 정기적 교류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규범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이중적 

수직 연계’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지만, 본 연구의 진단 결과 서울시–자치구–청년센터 간 

전략의 연계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 단계에서 현장의 의견이 체계

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 정보 또한 전략 수립 단계로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예컨대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

의제 설정, 정책수립 등 단계에서 자치구, 자치구 청년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기획 단계에 참여한 자치구 및 자치구 청년센터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 방향 설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더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일선의 청년센

터에 청년정책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와 청년센터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통해 생성되는 성과 정

보를 전략기획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치

구–청년센터, 광역청년센터–기초청년센터 간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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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청년센터의 맥락에서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생성･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정보가 전략기획 단계에 환류되어 활용될 때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Han, & Moynihan, 2022), 서울시 혹은 자

치구 청년전담부서는 청년정책 전략을 수립할 때 일선의 청년센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청년의 정

책에 대한 니즈, 수요 혹은 평가체계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 관계자 간 간담회, 워크숍 등 공식적･비공식적 프로세스를 통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련의 과정은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체감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평가되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라 정책 환경이 

상이한 타 지자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의견은 인식

자료와 자치구 실무자･청년센터 관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되었고 분석 자료 역시 

정성적･주관적 자료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분석 결과의 일반화 및 계량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점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진단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공급 측면의 전

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전달체계의 개선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

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축적되는 맥락적･질적 정보, 즉 

‘thick data’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정책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청년정책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정책은 난제로서의 청년문제와 대상정책으로서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성

과 창출이 어려운 영역이며, 이에 따라 정책 내용뿐 아니라 구조와 프로세스를 함께 개선하는 중

장기적 정책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청년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관리적 노력과 역량이 학계 및 전문가 집단(예: 청년정책 연구자 및 관련 기

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협업과 결합할 때, 정책 혁신과 관리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구자군･이정욱, 2024; Park et al., 2021).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서울

시를 비롯한 청년정책 전반에서 정책의 체감 성과 제고와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생태계 구축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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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A Case Study of Seoul

Lee, Jung Wook

Hwang, Joungyoon

Ku, Jagun

Despite continuous policy effort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ddress youth-related 

issues, tangible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young people remain limited, as reflected in low life 

satisfaction and persistent challenges in 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lthough Seoul’s 

initiatives to advance youth policy have gained institutional recognition, their effectiveness a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identifies fragmentation within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as a fundamental factor underlying the gap betwee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vestments and actual policy outcomes.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which is 

planned and implemented through multi-layered governance across diverse functional areas, is 

inherently vulnerable to fragmentation, both horizontally across policy domains and vertically 

across levels of government. Consequently, effective mechanisms for policy coordination, 

integration,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re essential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hree analytical criteria: congruence with the policy environment, 

horizontal policy coordination, and vertical coordination in strategic planning. Applying these 

criteria to an analysis of Seoul’s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the findings reveal structural 

limitations in environmental alignment as well as weaknesses in both horizontal policy 

integration and vertical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strengthen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through improvements at both 

the structural and procedural levels.

Key Words: youth policy, wicked problem, target policy, policy delivery system, network 

management


